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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해는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까지 아동학대 중에서도 중대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사회적인 관심을 넘어

서 공분과 슬픔, 그리고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 시기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 시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6월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달이었고, 새로운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터진 충격적인 아동학대는 국회

가 여야 할 것 없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아

젠다가 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정책적

으로는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1)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를 선포(아동

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조사역할 수행 등)하였

고, 그에 따라 2020년 3월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10월 1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

자체에 전사적으로 배치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새로운 정책 추진과 함께 발생한 지난해의 주요 

사건은 공공화라는 과제와 함께 중대한 범죄 또

한 적극적으로 예방･방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

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속적인 언론보도

를 통해 국민이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공감

1)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4개 영역에서 1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9년 5월 23일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집    중    조    명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심의선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 차장

 2020년은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 

사건까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 인구 1,000명당 4명 정도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 아동학대 

유형이 전체 사례의 45% 이상을 자치할 정도로 높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한 통계

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2020년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

한 요건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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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표출되

며 온 나라가 충격적인 이슈에 공분하고 목소리

를 내는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를 흔들었던 2020년에만 유독 아동학대 사

건이 많았던 것일까? 답하자면 ‘아니다’. 아동학

대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에도 신고접수 전화에 이어 대응체계(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가 작

동하여 조사와 판단 등을 통해 아동들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중대사건이 일어

나는 것에 대한 국가의 방안은 존재하는가? ‘그

렇다.’ 정부는 중대사건 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

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본고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생길 

수 있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큰 질문에 대해 

통계 중심의 아동학대 현황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최근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소개한 후, 이러한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 주요 현황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매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아동학

대 주요통계2)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적게는 10%, 많게는 59.6%까지 증가하였다. 

<표1>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대비 아

동학대 의심사례 비율은 평균 90% 내외로 매우 

높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단되는 비율이 평균 

73%로 이어져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실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이 일정

하게 높아서 학대로 판단되는 유효한 신고접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는 아동

학대 신고접수 한 건 한 건이 우리 아이들을 학

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중요한 중대사건

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2) 본고에 활용된 통계는 2015~2017년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2018~2019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

간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활용하였다.

<표 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단위 : 건)

구분

연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신고접수 대비 

의심사례 비율

아동학대사례 

건수

의심사례 대비 

학대사례 비율

전년대비아동학

대사례 증가율

2015 19,214 16,651 87% 11,715 70% -

2016 29,674 25,878 87% 18,700 72% 59.6%

2017 34,169 30,923 91% 22,367 72% 19.6%

2018 36,417 33,532 92% 24,604 73% 10.0%

2019 41,389 38,380 93% 30,045 78% 22.1%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8, pp.229-23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19-21, 234-24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3-35, 227-228.

자료: 2018-2019: 보건북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북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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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 기준으

로 몇 명의 아동에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수치이다. <표2>에 따르면 통계청의 

추계아동 인구(0~17세)를 기준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은 19년 3.81‰(퍼밀)로 우리나라 아동 

인구 1,000명당 약 4명 정도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평균 28%씩 증가해왔다. 피해아동의 발

견율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9‰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년 수치가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

재 발견된 아동학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은 더 

발견돼야 하며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발견율

에 이를 때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발견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다. 아동학대 유형

<표3>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한 

내용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4가지의 유형이 중

복된 학대가 매년 45%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단독유형으로는 2015년은 신체학대가, 2016년

부터 2019년까지는 정서학대가 가장 높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위 통계는 학대의 유

형이 한 가지의 단순한 학대로 끝나지 않고 학

대가 일어날 때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추계아동 인구 8,885,533 8,694,953 8,467,386 8,255,490 7,888,218

아동학대 사례 0,011,715 0,018,700 0,022,367 0,024,604 0,030,045

피해아동 발견율 1.32‰ 2.15‰ 2.64‰ 2.98‰ 3.81‰

전년 대비증가율 - 60% 20% 10% 22%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9, 23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1, 24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35.

자료: 2018-2019: 보건북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북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표 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
(단위 : 건)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5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5,347 45.6% 11,715 100%

2016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8,980 48.0% 18,700 100%

2017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10,875 48.6% 22,367 100%

2018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24,604 100%

2019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09.6% 14,476 48.2% 30,045 100%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31, 238.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242-24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37, 236.

자료: 2018-2019: 보건북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북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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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표4>에 따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의 비율이 매년 75%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부

모 중에서도 친부모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사건이 계부모 가정과 입양

부모 가정에서 일어났고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

졌기 때문에 자칫 계부모, 입양부모가 아동을 

많이 학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는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

생했을 때, 특정 가정 형태에 대해 색안경을 끼

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은 자녀를 둔 가정 모두가 관심과 경각심, 

나아가 사회가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마. 피해아동 상황

신고접수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피

해아동에 대한 상황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중 원

가정에 그대로 보호되는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

다. 그다음으로는 분리보호가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다. <표5>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실제 건수로는 3,000건 정도로 비

슷한 양상을 보인다. 분리보호는 아동학대 사례

가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큰 경우나 신체･정서

적 치료 등을 위해 결정 되며 5년간 평균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아

동들이 지속해서 학대로 인해 분리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 최근 5년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 건)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부모

친부모 8,843 75.5% 14,218 76.0% 16,386 73.2% 18,085 73.5% 21,713 72.3%

계부모 473 4.0% 756 4.0% 742 3.3% 777 3.2% 893 3.0%

입양부모 32 0.3% 74 0.4% 59 0.3% 58 0.2% 94 0.3%

소계 9,348 79.8% 15,048 80.5% 17,187 76.8% 18,920 76.9% 22,700 75.6%

친인척 562 4.8% 795 4.3% 1,067 4.8% 1,114 4.5% 1,332 4.4%

대리양육자 1,431 12.2% 2,173 11.6% 3,343 14.9% 3,906 15.9% 4,986 16.6%

타인 187 1.6% 201 1.1% 294 1.3% 360 1.5% 663 2.2%

기타 166 1.4% 454 2.4% 441 2.0% 304 1.2% 364 1.2%

파악불가 21 0.2% 29 0.2% 45 0.2% - 0.0% - 0.0%

계 11,715 100% 18,700 100% 22,377 100% 24,604 100% 30,045 100%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39-24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2, pp. 244-24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238-239.

     2018-2019: 보건북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북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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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리율

<표6>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

리율이다. 아동학대 사례 중 그 행위가 중대한 

범죄 수준이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에 접

근 금지 또는 사법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해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리건수는 수

치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으로 36.6%를 나타내고 있어 아동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에게 사법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

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학대 대응 정책

2019년부터 정부는 민간 신분의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사

거부･신변위협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자체에 배치함으로

써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3) 그 결과 체

3)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표 5> 최근 5년간 피해아동 상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원가정 보호 7,760 66.2% 13,573 72.6% 17,589 78.6% 20,164 82.0% 25,206 83.9%

가정복귀 1,164 9.9% 1,347 7.2% 1,139 5.1% 1,020 4.1% 989 3.3%

분리보호 2,772 23.7% 3,730 19.9% 3,527 15.8% 3,287 13.4% 3,669 12.2%

기타 - 0.0% - 0.0% 54 0.2% 101 0.4% 121 0.4%

사망 19 0.2% 50 0.3% 58 0.3% 32 0.1% 60 0.2%

계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24,604 100% 30,045 100%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2-3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24-25, p. 25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7-38.

     2018-2019: 보건북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북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표 6> 최근 5년간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리율
(단위 : 건)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아동학대사례건수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24,064 100% 30,045 100%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건수
3,564 30.4% 6,018 32.2% 7,297 32.6% 7,988 33.2% 10,998 36.6%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3-3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52.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38

     2018-2019: 보건북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북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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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편을 담은 법률안4)이 2020년 3월에 국회

를 통과하며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

지(3년간) 지자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

었고 실제 20년 말 실제 290명의 아동학대 전

담공무원이 일부 배치가 완료되어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이처럼 2020년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하는 해였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였

다. 지자체에 누구를 언제 어떻게 배치할 것인

가의 문제, 배치되는 공무원의 매뉴얼 마련과 

역량 강화교육 준비,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 역할 조정 및 협력 등 법안 통과 이후 정책 

시행 준비로 6개월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흘러

갔다. 하지만, 앞에도 언급했던 아동학대 중대

사건이 6월과 9월에 연이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5)도 2

가지가 마련되어 발표되었다. 

<표7>은 2020년 7월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과 21년 1월에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정책과제를 비교한 내용

이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은 천안 아동

학대 사건에서 정보공유의 분절성과 인프라 부

족 및 다른 제도와의 충돌이 문제가 됨에 따라 

정보공유와 인프라 개선, 제도적 보완을 중요하

게 담아냈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학대 대응의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

4)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087호

5)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29.)」,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1.1.19.)」

<표 7>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정책과제 비교표

대책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시기 ’20.7.29. ’21.1.19.

정책과제

[정보공유 연계 협력 강화]

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현장 발굴 체제 강화

 부처 간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연계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 도모)

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활용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확대

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

[친권제한･보완]

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개정

 보호대상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 즉각 분리제도 도입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 [예방]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등

 [발굴] 신고제도 내실화 등

 [초기대응]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 등

 [보호･지원] 보호기관 간 지원 편차 완화 등

 [재발방지] 학대 발생 가정 사후관리 등

[초기대응]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전문성 강화 교육

 대응인력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 적극 조치 위한 이행력 확보

[대응인력]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업무여건 개선

 중앙 및 시･도의 인력 지원체계 강화

[분리보호]

 즉각분리 이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 지자체 별 보호시설 격차 조정 체계 마련

[처벌 및 인식개선]

 양형기준 개선 제안 등 사법부 협력 강화

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캠페인

 학교, 지자체의 학대 발견 강화

[입양제도]

 입양절차 전반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주: 본 고를 작성하는 시점은 대책이 이미 발표되고 실행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대책의 추진과제가 진행 또는 완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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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입양제도의 국가 책임 강화 내용을 담았다.

두 가지 대책 내용을 토대로 중점 추진내용을 

3가지로 압축하자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확

충 및 전문성 제고･대응체계 간 협력 강화 △즉

각 분리제도 적극 시행 △징계권 조항 개정 및 

아동학대 처벌기준 개선으로 볼 수 있다.

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대응체계 간 협력 강화

아동복지법상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배치할 수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1년 12

월까지 지자체에 전사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이 

현장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시간을 투입하여 이론･실습･파견 등 다양한 교

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

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9

개소를 추가로 확보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견고히 하고 사법기관･지자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 매뉴얼 마련 및 합동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전

환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사례

개입을 한다.

나. 즉각 분리제도 적극 시행

21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

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

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러

한 강력한 분리보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인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기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뉴얼을 만든다. 또한 아동 

분리보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 및 일시보호시설 임시

운영 등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다. 징계권 조항 개정 및 

아동학대 처벌기준 등 개선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

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

지가 있는 민법상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정

을 추진6)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

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

과 논의하여 양형기준 개선을 양형위원회에 요

청7)할 예정이다.

4. 순조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이상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이 순조롭게 추진

되기 위해 필요시 되는 요건을 3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가. 가정의 건강한 순기능의 보존

긍정적 훈육은 가정의 건강한 순기능으로 보

존되어야 한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은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편이 

6) 민법 915조 삭제(2021.1.26. 시행)

7) 2021.1.21.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제출 완료(보건복지부 장관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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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특정한 가정 형태에 대해 오해하거

나 건강한 가정의 역할에 대해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은 피해아동의 적

극적 보호와 가정 기능의 회복에 있다. 따라서 

긍정적 훈육이나 존중의 소통을 고민하는 건강한 

가정까지 제도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또한, 아

동학대는 특정 가정 형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어느 가정에서든지 일어

날 수 있으므로 특정 가정 형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우리 가정의 양육 방법을 점검하고 건강

한 양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정책이 무르익는데 필요한 기다림

정책이 추진･실행되어 결과들이 무르익는 데 

걸리는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라

는 이슈는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

서 대책의 신속성과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

를 조정하고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되

며 실행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행하는 동안 장애요인이나 문제 등을 해

결해가며 완성도를 높여간다. 정책은 과도기를 

충분히 지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고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현장 인

력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

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정책은 기다림

이 필요하다.

다.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중대사건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자극적인 내용을 알리는 일부 언론보도가 경쟁

적으로 지속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

하고 대안 제시나 국민적 인식 증진이 필요한 

시기에 분노와 개입된 기관이나 종사자에 대한 

비난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언론보도 경쟁 속에서 피해아동의 신상이 그대

로 노출되기도 하고 ‘계모’나 ‘양부’ 등의 표현

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

는 현장 대응 인력과 건강한 가정, 그리고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주고 현장 대응을 위축되게 만

들기 때문에 ‘아동학대 언론보도 가이드’ 마련 

및 배포, 언론사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언론보

도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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